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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18. 20:00경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
던 권영국 변호사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날 경찰은 처음부터 차벽을 설치하여 광화문 앞의 광장과 횡단보도까지 막아버렸고 시민
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차벽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행
위였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의 위헌적 차벽 설치에 항의하면서 광화문에 있는 유가족을 만
나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평화적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차벽을 뚫고 나오는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죄의 현행범이라며 무
작위로 체포하는 중이었고, 시민들의 몸을 향하여 직접 물대포를 발사하고 시민들의 얼굴에 
마구잡이로 최루액과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중이었으며 불법집회를 막는다며 시민들에게 욕설
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권영국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 중인 최일선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
을 남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 집회현장
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체포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견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
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간과한 채 물대포, 최루액 직사, 욕설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
사를 표적으로 연행하였다. 

대법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193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3705 판결)은 최근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자’라고 기재되어 있
는 눈에 띄는 조끼를 입고,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
에 섞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하거나 시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민변은 이미 이번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현행범체포, 채증,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직사가 위법한 것임을 천명했다.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불법을 자행했음을 망각한 채 권변
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변호사단’ 조끼를 입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권변호사를 표적삼아 연행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불법 체포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유족과 시민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이도 모자라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
는 집단임을 적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법원이 인권
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